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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최근 여름철 폭염에도 국민들이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

담 증가 우려로 가정에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 8월 두달간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도 여름철 고온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누진

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진제의 효과 등 정확한 실태 분

석이 요구된다. 또한, 수요관리 등 정책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 외의 다른 종별요금도 그간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종별요금은 종별원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용 원가 등 종별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감사원은 종별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용, 산업용 등 종별요금체계의 운

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2018년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향후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방

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누진제에 대한

성과분석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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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중점 및 대상
전기요금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약종별1)(이하 “종별”이라 한다)

원가를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 변경안이 담긴 기본공급약관 인가를 신청

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종별원가 산정과 주택용 누진제, 산업용 요금제 등

종별요금제도를 감사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중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차원에서 누진제의 당초 도입 목적인 전

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누진제 구간 산정 시 고려되는 가

구별 필수사용량과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표 1]과 같이

분야별 감사중점을 설정하였다.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주택용누진제

▪누진제의전력소비억제와저소득층보호효과는어떠한가

▪1단계 구간설정을위한가구별필수사용량산정은적정한가

▪복지할인제도운영은적정한가

산업용요금제 ▪최대부하와경부하요금의격차는원가에비추어적정한가

종별원가산정체계 ▪종별원가의산정기준과산정결과는적정한가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2010년 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기요금 관련 감사 결과, 언

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2018. 12. 3.부터 같

은 해 12. 21.까지 15일간 총 1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1)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계약종별이란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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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과 관련하여 12. 26.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9. 4. 1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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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기요금제도 현황

1. 종별 요금체계의 개념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도는 수요관리, 물가관리, 소득재분배, 제조업 지원, 농어민

보호 등 정책목적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용 등

7개 종별2)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전기요금의 구조와 요율을 적용하는 종별 요

금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종별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이 주택용의 경우 유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저압3)과 고압4)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별하고 있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경우 전

압별ㆍ계절별ㆍ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2] 종별 요금

계약종별 적용범위 주요특징

주택용 주거용 3단계누진제적용(구간 간최대 3배),저압과고압구분

산업용 광업, 공업용

전압별세분, 계절별ㆍ시간대별(계시별)차별 요금일반용 공공, 영업용

교육용 학교, 박물관등

농사용 농업, 어업용 갑(양곡재배),을(기타)로구분

가로등 가로, 보안 등 갑(정액),을(종량)으로 구분

심야용 일반용과산업용축열식난방등 갑(난방),을(냉방)으로 구분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해외사례를 보면, [표 3]과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주택용, 농사용

2)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 8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선택공급약관의 종별인 심야전력을 추가하고 종

별원가 산정 단위에 근거하여 예비전력과 임시전력을 제외한 7개 계약종별로 구분

3) 100V 이상 380V 이하 사용자로서 주로 단독주택과 저층아파트가 이에 해당

4) 3,300V 이상 사용자로서 주로 고층아파트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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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종별 요금체계보다는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구분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 해외 주요국가의 전기요금체계

국 가 전기요금체계

미국(PSE&G)
주택용과가로등만 구분, 나머지는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구분 없이 저압(480V 이하), 고압

(2.4~69kV), 특고압(138kV 이상)으로 구분하여요금부과

영국(EDF) 종별구분 없이표준형, 7시간공급형,야간․주말요금 등 부하형태에따라 차등 부과

프랑스(EDF)
초저압(36kW 미만), 저압(36~250kW), 고압(250kW 이상)으로 구분하여요금을부과하되, 초저압만주택․농사

용,업무용, 공공용,가로등으로구분하여종별차별화

일본(동경전력)
가로등만따로 구분, 나머지는종별 구분 없이 저압(50kW 미만), 고압(50~2,000kW), 특고압(2,000kW 이상)

으로구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 재구성

2. 전기요금의 구조
전기요금은 [그림 1]과 같이 전력공급설비 관련 고정비를 회수하는 기본요금과

연료비 등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를 회수하는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되

며 이러한 기본구조는 앞서 언급한 종별 특징과 결합되어 종별 요금체계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림 1] 요금의 기본구조

주택용 전력 저압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구간이 높을

수록 요금이 오르는 누진구조이지만 [표 4]와 같이 월별 총사용량이 속하는 구간에

서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으로 고정되고 전력량 요금은 동일 구간



- 6 -

에서 사용량이 1kWh씩 증가할 때마다 해당 구간의 사용량 단가만큼 증가하며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그다음 구간의 단가가 적용된다.5)

[표 4] 주택용 요금의 구조(저압의 경우)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200kWh 910 처음 200kWh까지 93.3

201~400kWh 1,600 다음 200kWh까지 187.9

400kWh 초과 7,300 400kWh 초과 280.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3.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의 변화 추이
가. 전체 변화 추이

전기요금(판매단가6))은 [도표 1]과 같이 2006년(76.43원) 대비 2017년(109.53

원) 총 43.3%만큼 상승하였고 연평균 인상률은 3.0%이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

가의 연평균 상승률 2.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기간별로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오다가 이후 2014년까지 상승폭이 비교적 컸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전기 전체 사용량은 2006년(348천 GWh) 대비 2017년(507천 GWh) 총 45.6%만큼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5% 수준이다.

5) 특정 월에 35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기본요금은 1,600원이며 전력량 요금은 처음 200kWh까지

93.3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150kWh까지는 187.9원을 적용받아 합계 46,845원으로 총 48,445원이 청구됨

6) 전기의 총판매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1kWh당 단가이며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요금,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조정(기본공급약관상 월간 전기요금표 조정) 없이도 판매량 구성의 변화(예: 누진제

구간별 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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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전체 전기요금과 사용량 변화 추이

전체 전기요금 변화 추이(단위: 원/kWh) 전체 사용량 변화 추이(단위: 천 GWh)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나. 주요 종별 변화 추이

종별 전기요금(판매단가)은 [도표 2]와 같이 주택용의 경우 완만한 흐름을 보이

다가 2013년 이후 하락 추세이고 산업용과 일반용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6년 주택용보다 현저히 낮았던 산업용이 요금 격차를 계속 좁혀 [표 5]와 같이

2017년에는 주택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이른 반면, 사용량은 2006년 산업

용,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등의 순서가 2017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도표 2] 종별 전기요금과 사용량 변화 추이

종별 전기요금변화 추이(단위: 원/kWh) 종별 사용량 변화 추이(단위: 천 GWh)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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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종별 판매단가(2017년)

(단위: 원/kWh)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108.5 107.4 130.4 103.1 47.6 113.5 67.5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종별 전기요금 변화 추이와 사용량 변화 추이를 양자의 연평균 상승률을 통해 보

다 상세히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이 주택용의 경우 유일하게 요금이 하락했지만

사용량의 상승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사용의 경우 요금이 주택용 다

음으로 적게 상승하고 사용량의 연평균 상승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주요 종별 요금과 사용량의 연평균 상승률 비교(2006~2017년)

(단위: %)

구 분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종별 요금연평균상승률 △0.5 5.1 2.6 2.6 0.9

종별 사용량연평균상승률 2.2 4.1 3.3 5.3 7.7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4. 전기요금 원가 산정

가. 총괄원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산정기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

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총괄원가는 전기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전기의 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인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값이다.

적정원가는 [그림 2]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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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가인 구입전력비(영업비용)와 그 외 송·배전, 판매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주로 구성되고 적정투자보수는 전기생산과 관련된 자산인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값이다.

[그림 2] 총괄원가의 구조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총괄원가의 실제 구성을 보면 [표 7]과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적정원가가

97.7%, 적정투자보수가 2.3%를 차지하고 세부 구성에서는 구입전력비가 총괄원가

전체금액 중 8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총괄원가의 구성(2017년 기준)

(단위: 조 원, %)

구 분 총괄원가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소 계

영업비용
법인세

구입전력비 감가상각비 기 타

금액 55.4 54.1 46.8 3.1 3.8 0.4 1.3

비율 100 97.7 84.5 5.6 6.9 0.7 2.3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이에 따라 총괄원가의 변동 추이는 [표 8]과 같이 대체적으로 구입전력비의 변

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2015년과 2017년 각각 총괄원가의 하락과 상승폭은 구

입전력비의 변동폭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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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총괄원가와 전기판매수입(2012~2017년)

(단위: 조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괄원가 53.1 53.7 53.9 50.8 52.0 55.4

구입전력비 45.6 45.4 46.9 43.4 43.4 46.8

전기판매수입 46.9 51.1 53.9 54.0 55.5 56.0

원가 초과액 △6.2 △2.6 0.03 3.2 3.5 0.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나. 종별원가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 공급원가를 기준으

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

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총괄원가를 종별로 배분하여 종별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총괄원가의 구입전력비, 감가상각비, 인건

비 등의 비용을 [표 9]와 같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이 중

구입전력비에 해당하는 발전부문의 비중이 84.5%로 가장 높다.

[표 9] 종별원가 산정을 위한 총괄원가의 기능별 분류(2017년 기준)

(단위: 조 원, %)

구 분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총괄원가
발 전 송 전 배 전 판 매

금 액 46.8 2.9 3.0 1.3 1.3 55.3

비 중 84.5 5.3 5.5 2.4 2.3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그 다음에는 [그림 3]과 같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기능의 원가를 각각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는데, 저압의 배전과 판매 기능은 현장의 수요자 관리업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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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객관리비까지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능별 고정비, 변동비, 고객관리비를 각각 합산한 값들을 사

용전압, 최대전력수요, 사용량, 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종별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최대수요전력이 클수록 발전, 송전 등의 설비투자비용 등 고정비가 증가하므로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종별 최대전력수요에 따라 고정비를 종별로 배분한다.

[그림 3] 종별원가 배분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이러한 종별원가는 정부의 전기요금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나 요금 인상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7)하여 원가의 변동이 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5. 전기요금 산정 체계
한국전력공사는 [그림 4]와 같이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1조, 제14조에 따라 총

괄원가와 종별원가를 산정하고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에 따라 요금 변경안을 전기

공급약관에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위

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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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4] 전기요금 산정 체계

자료: ｢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재구성

이러한 산정체계에 따라 최근 10년간 종별 요금을 조정한 현황을 보면 [표 10]과

같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번의 요금 조정이 있었고 이 중 전기요금을 인하

한 사례는 2016년 말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한 경우가 유일하다.

[표 10] 종별 요금 조정 현황(2008년 이후)

(단위: %)

조정시기
조정률

평 균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2008.11.13. 4.5 - 8.1 3 4.5 -

2009. 6. 27. 3.9 2.3 6.5 - 6.9 -

2010. 8. 1. 3.5 2 5.8 - 5.9 -

2011. 8. 1. 4.9 2 6.1 4.4 6.3 -

2011. 12. 5. 4.5 - 6.5 4.5 4.5 -

2012. 8. 6. 4.9 2.7 6 4.4 3 3

2013. 1. 14. 4 2 4.4 4.6 3.5 3

2013.11.21. 5.4 2.7 6.4 5.8 - 3

2016.12.13. - △11.6주) - - - -

주: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효과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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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택용 누진제 성과분석

1. 주택용 누진제 개요
주택용 누진제는 1973년에 제1차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주택용 전력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6.4%로 일반용

(16.7%)과 산업용(17.7%) 등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자 주택용 전력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고, 가구의 소득수준과 전력사용량이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전력사용량

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고자 1974년 11월 도입8)하였다.

그 후 정부는 [도표 3]과 같이 주로 유가의 고저 등에 따라 9차례에 걸쳐 누진제

의 구간과 누진율을 조정하였는데 제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9년에 종전 5단계 2.4

배인 누진제를 12단계 19.7배로 대폭 강화하였다가 유가가 안정되면서 1989년 4단

계 4.2배 수준까지 완화하였으며 2000년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7단계 18.5배로

강화하였다.

이후 2016년 12월에는 기존의 6단계 11.7배인 누진제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

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누진단계와 배율이 지나치게 과다하

다는 지적에 따라 3단계 3배로 완화하였다.

8) 그간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던 주택용에 사용량을 3단계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이 높아질 때 요금이 점증

하여 최저구간 대비 최고구간 요금의 배율인 누진율이 1.6배가 되는 내용의 누진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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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누진제의 변화

자료: 주택용 누진제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9년 1월,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재구성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표 4]와 같이 월 200㎾h를 가

구별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기기 사용에 소비되는 필수사용량으로 보고 이를 1단계

구간으로 설정하여 주택용 전기의 공급원가 대비 59.8%의 요금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400㎾h까지를 가구별 평균사용량으로 보고 2단계 구간으로 설정하

여 원가 대비 120.4%의 요금을 책정하고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

단계 구간으로 설정하여 원가 대비 179.8%의 요금을 책정하였다.

[도표 4] 2016년 말 누진제의 개편과 현행 누진제 구조(주택용 저압의 경우)

<누진제 개편 내용> <현행 누진제 구조>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 단, 동․하계 1,000kWh 초과 사용자는709.5원/kWh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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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 체제로 개편하면서 [표 11]과 같

이 개편 전 1~2단계 구간을 1단계(200㎾h 이하)로 통합하고, 1단계 요금을 개편 전

1~2단계 평균 요금인 93.3원/㎾h9)으로 설정하였다.

[표 11]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표(저압)

< 개편전 > < 개편후 >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h)

1 100㎾h 이하 410 60.7

2 101~200㎾h 910 125.9

3 201~300㎾h 1,600 187.9

4 301~400㎾h 3,850 280.6

5 401~500㎾h 7,300 417.7

6 500㎾h 초과 12,940 709.5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h)

1 200㎾h 이하 910 93.3

2 201~400㎾h 1,600 187.9

3 400㎾h 초과 7,300 280.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이러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으로 [도표 4]와 같이 전기요금 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전기사용량이 100㎾h 이하인 1단계 구간의 요금이 최대 3,760원

(100㎾h 사용 시, 개편 전 6,480원 → 개편 후 10,240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개편 후 1단계 구간에 속한 전체 가구에 대하여 2,500~4,000원10)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도표 5]와 같이 1단계 요금은 93.3원/㎾h으로, 2016년 기준 주택용

공급원가 156.1원/㎾h11)의 59.8%12) 수준인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도입으로

9) 1단계 60.7원/㎾h과 2단계 125.9원/㎾h의 평균값

10) 주택용 전력(고압)에는 2,500원, 주택용 전력(저압)에는 4,000원 적용

11) 주택용 원가 5,160,704,986천 원 ÷ 전력판매량 33,064,247㎿h = 156.1원/㎾h

12) 93.3원/㎾h ÷ 156.1원/㎾h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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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평균 36.7원/㎾h13)이 추가로 할인됨에 따라 실질적인 1단계 요금은 56.6원/

㎾h으로, 주택용 공급원가의 36.3%14) 수준이 되었다.

[도표 5] 주택용 원가 대비 1단계 요금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또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도표 6]과 같이

1단계 요금 56.6원/㎾h 대비 3단계 요금이 280.6원/㎾h으로 5배수15) 체제와 동일하

게 되었다.

[도표 6] 누진제 체제(1단계 대비 3단계 요금 배수)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한편 [표 12]와 같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을 받는 892만 호 중 대부분(호

수 기준 92.9%, 금액 기준 98.1%)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일반가구(876만 호)에 해

당된다.

13) 2017년 기준 1단계 구간에 속한 일반가구(전체 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 제외)의 총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금액 3,879억 원을 연간 총사용량 10,605㎿h로 나누어 산정된 ㎾당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금액

14) 56.6원/㎾h ÷ 156.1원/㎾h = 36.3%

15) 280.6원/㎾h ÷ 56.6원/㎾h = 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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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7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현황

(단위: 만 호, 억 원, %)

구 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적용 필수사용량보장공제

미적용
합 계

일반가구 사회적배려계층 계

호수
876

(92.9)
16

(1.7)
892

(94.6)
51

(5.4)
943

(100)

금액
3,879
(98.1)

76
(1.9)

3,954
(100) -

3,954
(100)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 재구성

이에 정부는 [표 13]과 같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초생활수

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확대하였다.

[표 13 ] 누진제 개편 시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보완 내용

구 분 적용대상 내 용

필수사용량보장공제주) 월 200kWh 이하 사용자 2,500원(고압), 4,000원(저압) 할인

복지할인 확대

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월 8,000원⇒월 16,000원(하계 20,000원)

차상위계층 월 2,000원⇒월 8,000원(하계 10,000원)

정률
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 20%할인 등⇒30%할인(월 15,000원 한도)

출산가구 30%할인(월 15,000원 한도) 신규적용

주: 복지할인 대상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정액할인 중 할인액이 큰 것으로 적용되며, 정률할인의 경우 필수사용량 보

장공제 후 정률할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자료 재구성

2. 성과분석
최근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누진제가 냉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간

의 소득수준 향상, 전기소비량의 증대, 가구원 수의 감소 추세 등 사회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제기되었다.

이에 따라현행 누진제가 ‘전력소비 억제’와‘저소득층 보호’ 등누진제의 원래 목적을제

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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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동 기관은 2018. 11. 15. 연구를 착수하여 2019. 1. 25. 연구결과(주택용 누진제 분

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누진제의 전력소

비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기간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주

택용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분석에 대한자문도 의뢰하였다.

위 연구용역 및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용 누진제의 전력소비 억제 효과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부터 2017년까지 누진제 개편 전·후의 전력사용량 증

가율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누진제가 도입된 2000년대 이전에는

누진제를 강화 또는 완화함에 따라 누진제 개편 전·후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감소 또

는 증가하는 등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누진율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누진율을 완화하였는

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

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표 14] 누진율 변동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율 변동 내역

(단위: %, %p)

연 도 누진율변화 개편전 5개연도증가율(A) 개편 후5개연도증가율(B) 차 이(C=B-A)

1974년 미적용→1.6배(강화) 27.2 23.9 △3.3

1979년 2.4→19.7배(강화) 20.4 12.2 △8.2

1989년 10.9→4.2배(완화) 11.3 11.8 0.5

2000년 13.2→18.5배(강화) 5.4 6.5 1.1

2004년 18.5→11.7배(완화) 6.3 3.4 △2.9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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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표 7]과 같이 1970년대에는 연평균 전기요금단가16)(원/㎾h)가 12.9% 증

가하였는데도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이 26.4%에 해당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요금을 0.7% 인하하였는데도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

[도표 7] 주택용 연평균 전기요금단가 증감률 및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 명세(1970~2017년)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또한,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가 전체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용 평균전력소비 증가율을 다른 종별 증가율과 비교한

결과, [도표 8]과 같이 1980년대 이전에는 주택용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가장 낮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의 변화를 고려할 때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가 전

체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전기요금을 전기사용량으로 나눈 값

17)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용도별 판매금액과 전력량을 활용하여 전력 용도별 전력수요의 가격탄

력성을 산정한 결과 주택용은 산업용보다는 탄력적이었지만 일반용, 농업용보다는 비탄력적임

종 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가격탄력성 △0.196 △0.341 △0.136 △1.856

자료: 용도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보고서(2018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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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종별 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 변동 명세

자료: 주택용 누진제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9년 1월,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재구성

나. 주택용 누진제의 저소득층 보호 효과
통계청이 1970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총인구 및 주택조사’18)에 따르면 2인 이

하 가구가 9.7%, 5인 이상 가구가 61.5%였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인 이하 가구가 55.3%, 5인 이상 가구가 5.8%에 해당하는 등 가

구구성원 비율이 지난 40여 년간 급격히 변동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가 2013년까지 실시한 가전기기보급률19) 통계조사에 따르

면 1980년에 가구당 TV보급률은 0.03대이고 세탁기보급률은 0.14대였으나 2013

년의 경우 TV보급률은 1.23대이고 세탁기보급률은 0.98대에 이르는 등 약 20여 년

간 가구별 가전기기보급률도 급격히 변동하였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비율 및 가전기기보급률 등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을 고

려하여 최근의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가 전기사용량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18) 출처: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 KOSIS(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9) 출처: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Electric Pow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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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12. 3.~12. 21.) 동안 국세청, 행정안전

부로부터 확인한 가구소득, 가구원 수 자료로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의 가구소득 규모비율20)에 맞추어 1만 가구를 표본 추출21)하였고, 이에 대

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2)의 가구소득분위23)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개 구간24)으로

구분하여 가장 최근의 2016년 누진제 개편25) 전·후인 2015년과 2017년의 가구소

득 및 가구원 수 대비 전력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경우 [도표 9]와 같이 전력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5분위 평균소득 초과 비율(1구간26) 0.4%→ 2구간 11.0%→ 3구간 19.7%)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중 68.9%의 가구소득이 1분위 평균소득을 초

과하고 있었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1~2인 가구 비중(56.3%→31.4%→

19.5%)은 작아지는 반면 4~5인 이상 가구의 비중(20.3%→42.5%→53.6%)은 커지고

있었다.

20)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2016. 12. 20.)에 따르면 2015년 가구소득 분포는 1

천만 원 미만은 12%, 1천만~3천만 원은 24.7%, 3천만~5천만 원은 24.3%, 5천만~7천만 원은 16.4%,

7천만~1억 원은 13.2%, 1억 원 이상은 9.3%에 해당

21) 국세청이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소득구간 비율에 따라 개인(8만 명)

을 샘플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하여 2015년 대비 2017년 가구 수가 변동이

없고 주소가 동일한 가구 중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소득구간 비율에

따라 최종 1만 가구를 추출

22) 통계청이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공표

23) 2015년 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

위의 평균소득은 월 1,532천 원, 2분위는 월 2,938천 원, 3분위는 월 4,003천 원, 4분위는 월 5,203천

원, 5분위는 월 8,177천 원임

24) ① 1분위 평균소득(연 18,385천 원) 이하, ② 1분위 평균소득(연18,385천 원) 초과 5분위 평균소득(연

98,122천 원) 이하, ③ 5분위 평균소득(연 98,122천 원) 초과(2015년 기준 가구수는 ① 2,360가구, ②

6,643가구, ③ 997가구이고, 2017년 기준 가구수는 ① 1,616 가구, ② 6,976 가구, ③ 1,408 가구임)

25) 2016. 12. 1. 누진제가 완화(6단계, 11.7배→3단계, 3배)됨에 따라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2015년과 3

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201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함

26) 2017년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량 그룹은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후 3단계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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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2015년 가구소득분위 및 가구규모에 따른 월평균 전기소비량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전기소비량 가구규모에 따른 월평균전기소비량

자료: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또한, 누진제가 완화(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2017년에도 [도표 10]과 같

이 전력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27)이 높은 5분위 평균소득 초과 비율(10.8%→

13.3%→25.4%)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중 81.5%가 가구

소득이 1분위 평균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1~2인 가

구 비중(46.4%→32.4%→18.6%)은 작아지는 반면 4~5인 이상 가구의 비중(26.6%→

42.0%→58.1%)은 커지고 있었다.

[도표 10] 2017년 가구소득분위 및 가구규모에 따른 월평균 전기소비량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전기소비량 가구규모에 따른 월평균전기소비량

자료: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27) 2017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의‘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소득은 월 1,505천 원, 2분위는 월 2,912천 원, 3분위는 월 4,038천 원, 4분위는 월

5,317천 원, 5분위는 월 8,450천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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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표본 1만 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구 수와 평균소득금액 자료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전기수요에 대한 가구규모와 소득금액의 탄력성을 확인28)하였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2015년 전기사용량의 경우 가구규모 탄력성이 0.178

로 소득금액 탄력성 0.062보다 더 탄력적이고, 누진제가 완화된 2017년에도 가구

규모 탄력성이 0.224로 소득금액 탄력성 0.031보다 더 탄력적이어서 두 시기 모두

전기수요의 변화는 소득금액보다는 가구규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가구규모 탄력성과 소득금액 탄력성 비교

구 분 누진제 가구규모 탄력성 소득금액 탄력성

2015년 6단계, 11.7배 0.178 0.062

2017년 3단계, 3배 0.224 0.031

자료: 주택용 누진제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9년 1월,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재구성

28)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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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16]과 같이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16]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건)

구 분 합 계 주 의 통 보

주택용누진제 3 0 3

산업용등 종별요금 3 1 2

종별원가산정 1 0 1

합계 7 1 6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 누진제) 정부는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시 1단계 구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사용량을 산정하면서 당시 보급률 80% 이상인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하

였는바,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하여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하도록 통

보하였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부는 누진제의 저소득층 보호 목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면 누

락자 발굴 노력이나 감면 대상자 자격변동 시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이 미흡하여 2018

년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가구 2,258천 호 중에서 감면 누락가구

가 739천 호로 누락비율이 33%에 이르는 등 감면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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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금제) 종별 요금체계 중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주요 목적은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전함으로써 기저발전기의 이용률

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시간의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경부하

시간대 부하가 기저설비 공급능력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고비용 발전기까지 투입됨으로써 최대부하와 경부하의 계통한계가격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종별원가 산정) 종별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총괄원가 산정과 달리

명확한 종별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원가를 임의로 배분

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배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ㄱ 원가 등이 과다하게 산

정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어 종별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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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주택용 누진제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 설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전기요금 당정 TF29)”의 논의 결과30)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11.7배31))에서 3단계(3배)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2016. 12. 8. 이사

회 심의ㆍ의결32)을 거쳐 인가를 신청하자 같은 해 12. 13.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개편안을 인가하였다.

29) 공동위원장 2명, 위원 14명(새누리당 4명, 기획재정부 1명, 산업부 1명, 한전 1명, 소비자단체 2명, 전문

가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

30) “전기요금 당정 TF는 2016. 8. 1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8차례에 걸쳐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하였고, 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3차례(2016. 11. 24., 12. 6., 12. 8.)에 걸쳐 국회 산업통상자

원위원회에 보고

31) 1단계 대비 6단계 전력량 요금의 배수

32)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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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표(저압)

< 개편전 > < 개편후 >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h)

1 100㎾h 이하 410 60.7

2 101~200㎾h 910 125.9

3 201~300㎾h 1,600 187.9

4 301~400㎾h 3,850 280.6

5 401~500㎾h 7,300 417.7

6 500㎾h 초과 12,940 709.5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h)

1 200㎾h 이하 910 93.3

2 201~400㎾h 1,600 187.9

3 400㎾h 초과 7,300 280.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2014년 기준 가전

기기 보유대수33) 등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가구당 보유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

기기의 월평균 사용량 197㎾h를 필수사용량34)으로 정한 후, 이를 근거로 1단계 구

간을 필수사용량인 200㎾h로 설정하였다.

[표 2] 보유대수 0.8대 이상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

(단위: 대, W, 일, 시간, ㎾h)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구 분 단 위 형광등 선풍기 백열등 TV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장판 청소기 계

보유대수(A) 대 10.10 1.74 1.23 1.19 1.01 0.98 0.88 0.87 0.85

-

소비전력(B) W 30 48 30 131 243 41 1,194 170 1,016

월 사용일수(C) 일 30.0 27.8 30.0 27.9 12.8 30.0 42.0 28.2 17.9

일 사용시간(D) 시간 5.00 5.68 1.00 5.16 1.31 24.00 11.48 5.65 0.47

월평균사용량
(A)×(B)×(C)×(D)

㎾h 45.5 13.2 1.1 22.4 4.1 28.9 51.3 23.6 7.3 197.4

33) 2015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2015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2013년 12월,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활용하여 산정

34)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사용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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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전은 가전기기 보급률에 따른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산정할 때 보급률

이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를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표 3]에서와 같

이 정확하게 계산한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 합계는 209.7㎾h인데도 보급률이 1

대 미만인 경우 1보다 작은 보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월평균 사용량을 계산한 결

과 [표 2]와 같이 필수사용량을 197㎾h로 산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결정35)하였다.

[표 3] 정확하게 계산한 보유대수 0.8대 이상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

(단위: ㎾h)

구 분 형광등 선풍기 백열등 TV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장판 청소기 계

월평균사용량 45.5 13.2 1.1 22.4 4.1 29.5 58.3 27.1 8.5 209.7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한편, 한전은 가전기기 보유대수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

준으로 필수사용량을 산정하면서, “2015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2015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의 2014년 기준 에어컨 보유대수가 0.76대36)에 해당되어 에

어컨의 월평균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37)(2017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2017년도 에너지 총조사보고서”38)(2018년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

35) 전기요금 당정 TF에서 최종 결정

36)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보고서(2015년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의 2013년 기준 에어컨 보급률은

0.65대임

37) 일반가구 2,520호를 대상으로 2011년 1차 조사 시 선정된 표본가구를 지속 조사(이사, 조사 거절, 모집

단 변동에 따른 표본가구 교체 허용)

38) 통계청이 실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명부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8,000호의 표본가구 추출

(2016년 12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 명부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 1,000호의 표본가구 별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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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어컨 보유대수는 각각 0.81대, 0.93대로, 주택용 누진

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에어컨 보유대수가 0.8대를 초과하였다.

또한, 한전은 선풍기(여름철), 전기장판(겨울철)은 특정한 시기에만 주로 사용하

는 계절성 가전기기인데도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선

풍기, 전기장판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연중 동일하게 필수사용량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필수사용량 산정 시 에어컨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포함하는 등 가전기

기보유 현황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선풍기 및 에어컨,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

전기기에 해당되므로 계절별 요인을 반영하여 필수사용량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의 가전기기보급률 등을 적

용하여 계절별 필수사용량을 재산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필수사용량이 여름

330.5㎾h, 겨울 170.1㎾h로 산정되어 필수사용량 구간이 여름, 겨울 간 160.4㎾h

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계절별 필수사용량 재산정 내역

(단위: 대, ㎾h)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 재구성

구 분 단위 형광등 선풍기 백열등 TV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전기장판 계

보유대수 대 7.86 2.08 1.73 1.17 1.01 1.03 0.85 0.81 0.87 -

월평균사용량

여름 ㎾h 35.4 15.8 1.6 16.2 4.1 27.4 58.3 171.7 - 330.5

겨울 ㎾h 35.4 - 1.6 16.2 4.1 27.4 58.3 - 27.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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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한전 및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TF에서 다양

한 대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계절적 전기 사용특성을 고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전은 국민 냉방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

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

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하여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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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복지대상자 전기요금 등 감면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보건복지부 ② 한국전력공사

조 치 기 관 ① 보건복지부 ② 한국전력공사

내 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39)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

장급여40) 수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2] 제13호에서 제

17호까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표 1]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41)을 통하여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

금, 지역난방요금 등 5개 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42),

차상위계층43), 장애인44) 등(이하 “복지대상자”라 한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39) 사회보장급여법제2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필요로하는 사람을 말함

40)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4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

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운영ㆍ지원을위하여 2009년 12월 보

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설립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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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상가구 및 근거 명세

구 분 대상가구 근 거

전기요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
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 제67조

TV수신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시각·청각) 등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1~3급) 등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규정｣ 제34조2 제2항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 제2조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등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3호)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제외)등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자료: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자료 및｢방송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 기준｣재구성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악한 “감면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감면가구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감면누락자가 복지대상자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고 있다.

[표 2] 전기요금감면 등 복지대상자 사각지대 발굴 현황

(단위: 가구, %)

연 도 구 분 복지대상자전체 가구
(A)

감면 가구
(B)

감면누락가구
(C=A-B)

감면누락비율
(D=C/A)

사각지대
발굴 가구

2016년

전기요금(가구) 2,144,155 1,304,244 839,911 39

-

TV수신료(가구) 1,406,779 678,226 728,553 52

도시가스요금(가구) 1,860,500 830,328 1,030,172 55

이동통신요금(개인) 3,619,302 2,078,893 1,540,409 43

합계 9,030,736 4,891,691 4,139,045 46 395,224주)

2017년

전기요금(가구) 2,166,442 1,274,982 891,460 41

-
TV수신료(가구) 1,459,424 724,974 734,450 50

도시가스요금(가구) 1,858,983 968,279 890,704 48

이동통신요금(개인) 3,633,237 2,197,160 1,436,077 40

합계 9,118,086 5,165,395 3,952,691 43 284,743주)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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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요금(가구) 2,258,391 1,519,099 739,292 33

-
TV수신료(가구) 1,533,686 795,587 738,099 48

도시가스요금(가구) 1,944,814 1,069,764 875,050 45

이동통신요금(개인) 4,207,310 2,577,665 1,629,645 39

합계 9,944,201 5,962,115 3,982,086 40 170,053주)

연 도 구 분 복지대상자전체 가구
(A)

감면 가구
(B)

감면누락가구
(C=A-B)

감면누락비율
(D=C/A)

사각지대
발굴 가구

주: 요금 감면 사각지대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2016. 12. 14., 2017. 12. 29., 2018. 12. 28.)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12. 3.~12. 21.) 중 감면누락자가 많은 원

인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2015. 4. 1.부터 주민센터가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를 받을 때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도 함께 받아 주민센터에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에 요금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

차를 개선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복지대상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 이하

“한전”이라 한다), 방송사(TV수신료),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요금), 통신사(이동통

신요금) 등에 직접 요금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요금감면 신청

이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로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

을 때 요금 감면(대행)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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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5년 제도 개선 이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전기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함께 하는

비율은 [표 3]과 같이 217만여 가구 중 0.04%인 954가구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별도로 감

면 신청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행)신청서”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고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감면신청을 할 수 없도록45) 되어

있다.

[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시 전기요금 감면 대행 신청 명세

(단위: 가구)

구 분 가구수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 제출 263,538 276,954 490,917 1,031,409

감면대행 신청(일괄) 213 216 108 537

감면대행 신청(별도) 34,359 45,586 64,728 144,673

차상위계층

신청서 제출 181,287 247,449 224,212 652,948

감면대행 신청(일괄) - - - -

감면대행 신청(별도) 23,086 41,250 62,697 127,033

장애인(개인)

신청서 제출 145,914 160,096 181,094 487,104

감면대행 신청(일괄) 57 150 210 417

감면대행 신청(별도) 17,339 25,689 36,836 79,864

합계

신청서제출1) 590,739 684,499 896,223 2,171,461

감면 대행신청(일괄)2) 270 366 318 954

감면대행 신청(별도) 74,784 112,525 164,261 351,570

주: 1. 복지대상자가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수

2.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신청한 가구수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자료

45) 주민센터는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기관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감면신청을 하도록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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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4

호) [서식1]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1~3면)와 “복지대상

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4면)가 분리되어 있어 각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는 서식의 1~3면

만 작성하여 받고,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면 서식의 4면을 추가로 받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자

의 동의를 한 번에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위 [서식1]의 4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수급자가 5개 감면서비스 중 해당

서비스에 모두 체크한 경우가 드물고 체크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수46) 발견되는바,

이는 수급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감면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

거나 감면대행 신청 시 기재하여야 하는 전기사용자의 고객번호(전기요금, TV수신

료), 도시가스사용자의 고객번호, 지역난방사용자의 열사용자번호 등을 제대로 알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47)된다.

그런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경우 한전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고, 지역난방

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가스요금은 수급자 정보가 한국가스

46)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가구

가 지역난방요금을 제외하고 4개 감면서비스 중 해당 서비스에 모두 체크한 경우는 3%인 1가구로 나타

남(감면서비스 신청 항목 기준으로 4개는 1가구, 3개는 12가구, 2개는 9가구, 1개는 11가구이며, 청운효자동

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외)

47)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가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받으면서 [표 3]과 같이 0.04% 수준으로 감면 대행

신청(일괄)을 받은 사유에 대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시 고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특수성이 있어 동시 신청 건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



- 36 -

공사를 거쳐 각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고 있는바,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

용망에 접속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

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식1]에 기재된 수급자의 주민

등록번호, 주소지 정보 등을 활용하면 고객번호, 열사용자번호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요금 감면(대행) 신청 시 고객번호, 열사용자번호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급신청을 하더라

도 실제 수급자 유형은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확정되고, 수급자 유형이 확정되면

연계되는 감면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연계되는 감면서비스의 내용을 수급자

가 신청단계에서 각각 체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체크란을 통합하

여 수급신청자는 연계되는 감면서비스 제공에 동의 표시만 하고, 수급자 유형이 확

정되면 해당 감면서비스는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연계·체크되도록 설계하거나

필요시 주민센터의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해당 서비스의 체크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전기요금 등 감면서비스 신청 서식 변경 전후 명세

구 분 감면서비스신청내용 신청방법

변경 전
해당 항목을

각각체크

변경후
전체 항목을

한번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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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

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설계하지 않아 [표 3]과 같이 수급 신청 시 감면 신청도 함께 한 사례가 1건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48)

2. 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49) 연 1회 이상 “감면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 4

개 요금 감면자 명단을 관련 기관50)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대조하여 감면누락자를 선정한 후 이를 광역자치단

체 및 시·군·구51)를 통해 주민센터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요금 등 감면누락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복지대상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

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간 보건복지부가 주민센터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

을 때 복지대상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함께 받도록 운영하지 못하여 요금 감면 누락

자 정보를 직접 한전 등에 제공할 수 없는 실정52)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전체에 대하여 휴대

폰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우편물 등을 활용하여 직접 안내하고, 감면누락자

48) 보건복지부는 감사기간 중 제기된 사항에 대해 2019. 2. 20. 시스템 개선 조치 완료

49) 2015. 12. 21., 2016. 12. 14., 2017. 6. 30.,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28. 발굴 결과 보고

50) 한전(전기요금),한국방송공사(TV수신료),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요금),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요금)

51) 소관 주민센터가 감면 누락자에게 빠짐없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독려 및 모니터링

52) 수급자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자 정보를 한전 등에 직접 제공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 위반 소지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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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자치단체(주민센터)에도 통보하는 등 감면 신청이 누락된 수급자가 요금감

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 12.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53)하면서 주택용(저압) 월

200㎾h 이하 사용 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도입하여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변경하였으나, 복지대

상자의 경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표 4]와 같이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8,000원에서 월 최대 16,000원으로 증액하는 등 복지대상자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증액하였으므로 복지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복지대상자 전기요금감면 변동 명세

(단위: 원)

구 분 변경전(A) 변경후(B) 증 액(B-A)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 8,000 16,000 8,000

주거ㆍ교육 4,000 10,000 6,000

차상위계층 2,000 8,000 6,000

장애인(개인) 8,000 16,000 8,000

주: 1. 2016. 12. 1.부터 변경 적용

2. 변경 후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6~8월)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는 월 20,000원, 기초생활보장수

급자(주거ㆍ교육)는 월 12,000원, 차상위계층은월 10,000원, 장애인은 월 20,000원 한도로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및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의 경우 전기요금 등 4개 요금 감면 중 3개

이상 요금 감면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가구만 감면누락자로 선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28만여 가구만 선정하여 2017. 12. 29.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2018년 하반기의 경우 이동통신요금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등 3개 요금 감면54)을

53) 주택용 누진제 완화: (변경 전) 6단계 11.7배 → (변경 후) 3단계 3배

54)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한국방송공사(TV수신료),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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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가구만 선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17만 가구만 선

정하여 2018. 12. 28.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주민센터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전기요금 등 요금 감면

누락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 [표 2]와

같이 감면누락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55)

3.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한전은 전기요금 감면 대행을 신청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복지대상자

의 자격보유 및 탈락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고 있으며 각 수급자의 개별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유56)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구

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표 5]와 같은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에 자격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표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3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40% 이하인 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43% 이하인 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50% 이하이나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구성

55) 보건복지부가 2015년과 2016년에는 전기요금 등 감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기요금 등 감면 복지대상자를발굴한 후 감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전기요금 등 감면 신청,

안내 등의 업무가효과적으로 운영되고있는지 점검할 수 없음

56) 한전이 전기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정보를 각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

매월 제공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유무를 한전에 회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전은 자격 탈락자를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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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대상자의 자격보유 및 탈락 정보 이외 기

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에 자격변동 등 자격변동 정보도 제공받아 전기

요금 감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전은 전기요금 감면 복지대상자의 자격탈락 정보는 매월 보건복지부

에 요구하여 제공받으면서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는 복지대상자 정보는 요청하지 않

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탈락되는 자격 정보는 한전에 제공되나 새로 취

득하는 자격정보는 한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2018년 12월 현재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22,549

가구의 자격 취득일과 전기요금 감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고객 박OO의 경우

2015년 1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고 같은 월 차상위계층 자격을 취득

하였는데도 한전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탈락 정보만을 제공받

고 있다는 사유로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5년 3월부터 2018년 9월

까지 22만여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등 [표 6]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이 변동된 고객을

전기요금 감면 복지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총 7,239가구가 약 610백만 원의 전기요

금을 감면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57)된다.

57) 단일아파트 전기사용계약의 경우 한전은 아파트 내 개별 가구가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주 개별 가구의 전력사용량을알지 못함에 따라 월별 ‘차상위계층 평균

감면액’에 ‘감면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가구수’를 곱하여 ‘감면받지 못한 총금액’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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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복지대상자 자격이 변동되었으나 전기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명세

(단위: 가구,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변동된 가구수

1,195 2,824 6,697 11,825 22,5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동되었으나

전기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수

322 943 1,886 4,088 7,239

전기요금미감면액 66 173 229 142 610

주: 1. 차상위계층으로자격변동 후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으로 산정

2. 2015년의 경우 1,19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차상위계층으로자격이 변동되었으나2018년 12월까지 322가구는

전기요금감면을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2018년 9월까지 322가구 전기요금 미감면액은 66백만 원 추정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및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전기요금 등 감면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전은 전기요금 감면 복지대상자의 자격보유 및 탈락정보 이외에 복지대상자

선정 후 자격변경 정보도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로부터 사

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 요금감면 (대행)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서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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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②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전체에 대하여 휴대폰을 통한 메시지서비

스(SMS), 우편물 등을 활용하여 직접 안내함과 아울러 감면누락자 명단을 지방자

치단체(주민센터)에도 통보하는 등 감면 신청이 누락된 수급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③ 한국전력공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자격

보유 및 탈락정보 이외에 자격변동 정보도 제공하여 전기요금 감면이 지속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인 등 복지대상자의 자격보유 및 탈락정보 이외에 자격변동 정보도 제공받아 전기

요금 감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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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

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

건에 관하여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하고 있다.

구 상공부(현 산업부)는 1977. 12. 1. 전기 수요가 집중되는 초저녁 시간대의 수

요를 심야 시간대로 이전시켜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심야 시간대의 기저발

전설비58) 이용률을 높여 심야 시간대에 낮은 원가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전력 500㎾59) 이상의 산업용 전기에 대해 부하별 시간대를 경부하(심야), 중부

하(주간) 및 최대부하(초저녁) 시간대로 각각 구분하여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

리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현재는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계

시별 요금제 시행 중)하였다.

또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도표 1]과 같이 1977년 도입 당시 경부하와 최대

58) 24시간 연속으로 운전되어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로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석탄에 의한 발전 시설

59)1977. 12. 1. 당시에는 500㎾ 이상에만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300㎾ 미만의 고객 중 고압전력 사용자인

산업용(갑)Ⅱ 및 300㎾ 이상 사용자인 산업용(을)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



- 44 -

부하 시간대의 요금 격차를 5배로 하였다가 2017년 현재 산업용(을)60) 기준으로

그 격차를 최대 3.4배로 운용하고 있다.

[도표 1]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격차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1. 경부하 시간대의 전력구입비 상승에 따른 전력생산원가 반영 미흡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2018.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9호, 이하 “전기요

금산정기준”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 공급원가를 기준으

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전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전기요

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수요로 인해 발전비용이 싼 기저발전

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의 낮은 공급원가를 전기요

금에 반영하여 다른 시간대의 수요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전시켜 신규 설비 투자비

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 산업용 전력 중 산업용(을) 외에 산업용(갑) 전력(4~300㎾) 사용자 중에서도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사

용자에 대해 2013. 1. 14.부터 산업용(갑)Ⅱ 전력요금제를 신설하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용(갑)Ⅱ의 최대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금 격차는 2.0배(고압A 선택Ⅱ 여름철 기준)에 불

과하고,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산업용(을)의 3%(산업용(갑)Ⅱ 4,190GWh, 산업용(을)

125,741GWh)에 불과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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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도표 2]와 같이 경부하 시간대의 수요가 기저발전

설비의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경부하 시간대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 및

유류발전기 등 첨두부하발전설비61)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도표 2] 기저발전 설비 공급능력 대비 경부하 시간대 평균부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특히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도표 3]과 같이 경부하 시간대 발전량 중 첨두

부하발전설비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14%62)에서 많게는 25%63) 수준

이며,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 계통한계가격64)(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라

한다)을 결정하는 연료원의 비중에서는 첨두부하발전기의 연료(LNG 및 유류)가 적

게는 83%(2009년 8,760시간 중 7,283시간)에서 많게는 99%(2013년 8,760시간 중

8,672시간)에 이르는 등 경부하 시간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생산비 또한 높아

지고 있다.

61)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높은 경우의 수요를 부담하기 위한 발전 설비

62) 2009년 경부하 시간대 전체 발전량 168,525GWh 중 23,348GWh

63) 2013년 경부하 시간대 전체 발전량 200,901GWh 중 51,204GWh

64)가격결정발전계획에 따른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h)을 말하며, 시간

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의 유효 발전가격(변동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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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2009년 이후 발전기별 발전량 및 SMP 결정 연료 비율

발전기별 발전량 비율 SMP 결정 발전기 비율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와 같이 경부하 시간대에 첨두부하 발전기의 생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

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므로, 산업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용

전력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1]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 대비 SMP 및 전력량 요금 격차 변화 추이

(단위: 원/㎾h)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SMP1)

최대부하(A) 57.9 51.2 55.1 59.9 66.8 86.4 89.7 135.1 109.8 133.3 134.4 172.9 158.8 144.6102.5 77.4 82.9

경부하(B) 20.8 32.1 33.5 41.9 43.9 56 67.2 91.5 84.9 89.8 101.7 130.2 130.9 127.9 92.9 72.3 72.6

배율(A/B) 2.8 1.6 1.6 1.4 1.5 1.5 1.3 1.5 1.3 1.5 1.3 1.3 1.2 1.1 1.1 1.1 1.1

전력량 최대부하(C) 117.3 112.2 117.9 117.9 117.9 122.3 128.3 128.3 142.9 146.8 153.6 161.2 185.8 189.7189.7189.7189.7

요금2) 경부하(D) 29.5 28.2 29.8 29.8 29.8 30.9 32.4 33.4 40.4 42.6 44.6 47.2 53.9 56.2 56.2 56.2 56.2

　 배율(C/D) 4.0 4.0 4.0 4.0 4.0 4.0 4.0 3.8 3.5 3.4 3.4 3.4 3.4 3.4 3.4 3.4 3.4

주: 1. 최대부하 SMP는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의 평균 SMP, 경부하 SMP는 가장 낮은 시간대인 오

전 4시에서 5시까지 평균 SMP임

2. 2012년 이전은 산업용(병) 고압B 선택요금 Ⅱ 여름철 단가, 2012년 이후는 산업용(을) 고압B 선택요금 Ⅱ 여름철

단가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산업부는 [표 1]과 같이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의 SMP 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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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8배에서 2017년 1.1배로 낮아지는 등 경부하 시간대와 최대부하 시간대

의 전력생산비 배율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 산업용(을)65)의 최

대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격차를 4배에서 3.4배로 소폭으로만 완화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시간대별 전력생산비와 전력량 요금의 배율을 계절별로 구분하

여 비교해볼 때 [표 2]와 같이 중간부하 시간대의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 대비 전력

구입단가의 배율이 0.96배에서 1.15배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경부하 시간대에

는 전력량 요금이 전력구입단가의 0.71~0.78배 수준으로 전력생산원가에도 못 미

치는 반면,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전력량 요금이 전력구입단가의 1.23~1.78배 수준

으로 전력생산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간부하 시간대와 비교할 때 경부하

시간대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량 요금 대비 공급원가의 배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계절별·시간대별 전력량 요금 단가와 전력구입단가 비교주)

(단위: 원/㎾h)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전력구입단가(A) 78.8 71.8 85.2

전력량요금(B) 56.2 56.2 63.2

원가 대비 요금(B/A) 0.71 0.78 0.74

중간부하시간대

전력구입단가(C) 94.6 81.7 97.4

전력량요금(D) 108.5 78.5 108.5

원가 대비 요금(D/C) 1.15 0.96 1.11

최대부하시간대

전력구입단가(E) 106.8 88.3 102.9

전력량요금(F) 189.7 108.8 164.7

원가 대비 요금(F/E) 1.78 1.23 1.60

주: 산업용(을) 고압B 선택요금Ⅱ 전력량 요금 및 2017년 시간대별 전력구입단가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65)계약전력 300㎾ 이상의 산업용 종별로서, 전압별로 고압A(3.3㎸~66㎸), 고압B(154㎸) 및 고압C(345㎸ 이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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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

대부하 시간대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교차보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저

발전설비의 발전량이 감소되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발전량이 늘어

날 경우66) 위와 같은 교차보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사용자별ㆍ시간대별 사용량 편중으로 인한 전기사용자 간 교차보조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체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

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산업용 전력(을) 사용자 중에 중·소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A의 사용자(사용자별 연평균 전력사용량 약 250만 ㎾h)는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

량 비중이 44%인 반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B 사용자(사용자별 연평균 전

력사용량 약 2억 2천만 ㎾h)와 고압C 사용자(사용자별 연평균 전력사용량 약 3억 2천만

㎾h)는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량 비중은 각각 52%, 6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산업용 전력(을) 고압B 및 고압C 사용자는 2017년 기준 [표 3]과 같이 산

업용(을)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데도 산업용(을) 전체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의 62.9%를 사용하는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

에게 경부하 전력사용량이 편중되어 있다.

66)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발전량 비중이 원자력 30%, 석탄 45%이나 2030년에는 각

각 24% 및 36%로 감소할 전망인 반면 LNG는 2017년 17%에서 2030년 19%로 비중이 늘어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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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도 산업용(을) 전기사용자수 및 경부하 사용량 비교

(단위: 호,GWh, %)

구 분
전기사용자 경부하사용량

사용자수 비 율 사용량 비 율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300㎾이상,3.3~66㎸ 41,162 98.5 46,597 37.1

산업용(을) 고압B 계약전력300㎾이상,154㎸ 564 1.3 65,288 51.9

산업용(을) 고압C 계약전력300㎾이상,345㎸ 72 0.2 13,856 11.0

합계 41,798 100% 125,741 100%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따라서 산업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결정할 때에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전

기사용자 간 교차보조를 최소화하도록 시간대별 전력구입원가 수준을 고려하여 원

가와 판매요금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산업부는 위 “1” 항에서와 같이 경부하 시간대 전력구입단가가 전력량

요금단가를 초과하여 경부하 시간대에 요금 판매손실이 발생하는데도 경부하 시간

대 요금을 전력구입단가 이하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12. 3.∼12. 21.) 동안 이러한 시간대별 판매요금과

공급원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산업용(을) 종별 내의 고압A, B, C 사용자 간 교차보

조 현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전력사용자가 많은 산업용(을)

고압A의 전력량 요금 판매수익(4,707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

는 산업용(을) 고압B 및 고압C의 전력량 요금 판매손실(각 2,558억 원 및 1,287억 원)

을 보전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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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7년 산업용(을) 종별 교차보조 현황

(단위: 원/㎾h, GWh, 억원, %)

종 별 부하 시간대 전력량판매단가 전력구입단가 단가차이(A)
전기사용량 전기판매손익

(C=AxB)(B) 비중

산업용(을) 경부하 58.4 78.2 △19.8 46,597 44 △9,226

고압A 중간부하 96.9 90.6 6.3 35,876 34 2,260

　 최대부하 148.8 98.5 50.3 23,207 22 11,673

　 소계 　 　 　 105,680 100 4,707

산업용(을) 경부하 56.6 78.2 △21.6 65,288 52 △14,102

고압B 중간부하 94.3 90.6 3.7 38,598 31 1,428

　 최대부하 146.1 98.5 47.6 21,253 17 10,116

　 소계 　 　 　 125,139 100 △2,558

산업용(을) 경부하 56.2 78.2 △22.0 13,856 60 △3,048

고압C 중간부하 94.1 90.6 3.5 6,070 26 212

　 최대부하 146.7 98.5 48.2 3,213 14 1,549

　 소계 　 　 　 23,139 100 △1,287

합계 　 　 　 　 253,958 862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경부하 시간대 대비 최대부하 및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력량 요금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기요금은 산업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

협의 및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를 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전

력의 시간대별 차등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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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부하 시간대와 중간부하 및 최대부하 시

간대의 전력생산원가, 전기사용자간 부담의 형평성, 부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

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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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종별 공급원가 산정 및 공개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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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심야전력 시간대 조정 및 위약금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력공사

조 치 기 관 한국전력공사

내 용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1985년 11월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

대의 잉여전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심야전력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용ㆍ

일반용 등 상시전력 고객이 심야시간대(23시∼9시)에 냉․난방기용으로 공급받는 전

력67)에 [표 1]과 같이 심야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표 1] 심야전력 요금제도

구 분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심야전력(을)Ⅱ

기본요금 없음 없음
요금적용전력

㎾당 7,160원
x

기타시간사용전력량

월간총 사용전력량

전력량요금
겨울철76.8원/㎾h,

기타계절55.4원/㎾h

겨울철62.3원/㎾h,

기타계절45.2원/㎾h

심야시간: 심야전력(을)Ⅰ과 동일

기타시간: 88.4원/㎾h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1. 심야시간대 조정에 관한 사항

｢선택공급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심야전력(갑)을 적용받는 고객은 심야시간대

(23시∼9시)에만 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급설비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

67)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또는 축열식 냉난방설비 등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여 기타시간대(9시∼23시)

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심야시간대(23시∼9시)에 저장하기 위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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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별로 심야시간대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68)(2010. 5. 14. 개정)에 따르면 고객의 심야시간

대 변경은 심야시간대 개시 시작(23시) 후 2시간 이내69)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각 사업소는 심야전력 계약 체결 및 운영 시 [표 2]와 같이 2010. 5. 14.

이후 신규로 심야전력(갑) 계약을 체결한 1,176호 중 207호의 심야시간대 개시 시

작을 23시 이후가 아닌 22시(심야시간대 개시 시작 전)로 조정하는 등 250호의 심야

시간대를 원칙과 다르게 조정하였다.

[표 2] 심야전력(갑) 공급시간대 현황

(단위: 호)

구 분 고객수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준수

23시~9시 920

24시~10시(개시시작 후 1시간) 1

1시~11시(개시 시작 후2시간) 5

소계 926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미준수

20시~22시,24시~8시 5

21시~23시, 1시~9시 23

21시~22시,24시~9시 6

22시~8시 207

22시~24시,2시~10시 9

소계 250

계 1,17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2. 심야전력 위약금 부과에 관한 사항

한전은 고객이 ｢선택공급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한전과 계약

68) 심야시간대 개시 시작 전후 1시간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2001. 3.

20.)을 2010. 5. 14. 공급시간 지연으로 심야시간대 계통 피크 억제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개시 시작 후

2시간 이내로 조정하도록 개정함

69) 심야시간대는 시작 시각은 23시가 원칙이며, 고객의 편의에 따라 시작 시간을 뒤로 2시간 이내 범위(최

대 1시까지)에서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시작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함. 한편, 시작 시간을

최대 2시간 뒤로 옮길 경우, 고객의 심야시간대는 1시~11시로 변경되며, 2시간을 초과하여 뒤로 옮길

경우에는 영업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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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

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기존에 월별 사용량만을 계량할 수 있어 월별 사용량이 일평균 10

시간(심야시간대 23시~9시)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70)을 부과하

고 있으나, AMI71)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심야전력의 시간대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심야시간대 이외

에 사용량을 파악하고 위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3] 2016~2018년 심야전력 위약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약종별위반 1,297,410 394,010 168,421 1,859,841

무단 증설 182,406 123,460 119,888 425,754

기타 338,574 155,802 88,287 582,663

계 1,818,390 673,272 376,596 2,868,258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그런데 각 사업소는 [표 3]과 같이 주로 계약종별을 잘못 적용하거나(계약종별

위반), 계약전력 대비 심야전력기기 용량이 과다한 경우(무단 증설) 등에 대한 위약

여부를 확인할 뿐 심야전력의 시간대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위약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있어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량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0) 초과사용부가금 = {(초과사용 전력량×심야전력(을)Ⅱ 기타시간대 전력량요금 단가)-(초과사용 전력량×심

야전력(갑) 또는 심야전력(을)Ⅰ 전력량요금 단가)}×3배

71)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 정

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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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12. 3.~12. 21.) 중 전체 심야전력(갑) 고객

52,697호 중 1,429호(2.7%)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야전력의 시간

대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심야시간대 이외에 심야전력이 총

6,115MWh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그 산정금액은 581,566

천 원72) 상당이다.

[표 4] 심야시간대 이외 전력사용량 및 위약금 부과 내역(2016 ~ 2018년)

(단위: MWh,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심야시간대이외 사용량 1,965 2,103 2,047 6,115

위약금 191,360 196,450 193,756 581,566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전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심야시간대 조정 시간 외에 심야전력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소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량에 대

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앞으로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심야

시간대를 조정하고 심야시간대 이외 심야전력 사용량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심야전력 공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2) 실제 위약금 부과 업무 처리 시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약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

은 심야시간대 이외 전력사용량이 모두 위약일 경우에 해당하는 위약금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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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통 보

제 목 도서관에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력공사

조 치 기 관 한국전력공사

내 용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기본공급약관｣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

르면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도

록 되어 있으며, 한전은 교육용전력의 경우 일반용전력73)에 비해 약 8.3%74)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업무처리지침｣ 제2장 1-2-라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

에 기재한 계약종별75)이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 계약종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은 도서관에서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종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일부 도서관의 일반용전력 전기사용신청을 받고 적정종별인지

73) ｢기본공급약관｣ 제57조에 따르면 일반용전력은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

력·임시전력 등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업무용오피스텔 고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74) kWh당 전력량요금(저압전력 및 여름철 기준)으로 교육용전력은96.9원, 일반용전력은105.7원을 부과

75) ｢기본공급약관｣ 제55조에 따르면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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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표]와 같이 1,146개76) 도서관 중 819개 도서관은

교육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249개 도서관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표] 전기사용신청 시 도서관 계약종별 명세

(단위: 개)

구 분 계 교육용전력 일반용전력 주택용전력

도서관수 1,146 819 249 78주)

주: 78개 도서관은 주택용전력을적용받아 전기요금이 교육용전력 적용 시보다 적게 부과되고 있음

자료: 한국전력공사자료

이에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249개 도서관에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점검한 결과, 44개 도서관은 일부 공간을 북카페, 교회,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

하고 있어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없었고, 205개 도서관은 교육용전력을 적용하

여야 하는데도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립광혜원도서관’77)의 경우 교육용전력을 적용

받았을 경우에 비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761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총 205개 도서관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계 2억 8,483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서 전기사용신

청을 받은 경우 교육용전력을 적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일반

76) 전기사용고객중 고객상호명이‘도서관’인 경우를 추출하였고, 1,146개 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등재되어 있

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해당함

77) 2011. 8. 4. 일반용전력으로 신청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감사 이후인 2019. 1. 30. 일반용전력에

서 교육용전력으로 계약전력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1. 31. 교육용전력을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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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력을 적용받는 205개 도서관에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

기사용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 전기사용신청

을 한 경우 교육용전력 적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반용전력을 적용받는 205

개 도서관이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

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